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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, PCB 폐변압기 주택가 방치
한전측 오염여부 확인중 해명 … 순익감소에도 성과급 확대 방만경영

10월1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및 자회사의 과도한 

성과급 지급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.

국감에서는 한전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변압기 수십만개를 전국 주택가 등에 방치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

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“발암물질인 PCB(Polychlorinated Biphenyl)가 포함된 9만7127개의 폐변압기가 보

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 주변 야적장에 방치돼 있다”면서 “PCB는 19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용

하지 못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폐변압기를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흙 위에 방치하고 있어 주민 

건강을 위협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한준호 한전 사장은 “폐변압기가 PCB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와 협

의하고 있다”면서 “결론이 나는대로 오염된 변압기는 버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쓰도록 하겠다”고 답변

했다.

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“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03년 3조590억원에서 2004년 2조8800억원, 2005

년 2조4486억원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”면서 “그러나 한전 사장 및 감사의 연봉은 갈수록 늘어났고 연봉 대비 

성과급 지급규모도 2003년 연봉의 77%에서 2004년 105%, 2005년 177%, 2006년 164%로 급증했다”고 지적했

다.

이성권 의원은 “회사 순익이 감소하는데도 사장과 감사가 억대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

하기 어렵다”면서 “한전 뿐만 아니라 남부발전 등 자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2005년부터 직원 1인당 연간 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해 2006년 1-9월 147억원

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았다”면서 “직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이미 있

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편법적 급여 인상”이라고 주장했다.

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“한전은 방만한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, 공금횡

령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”면서 “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한전 직원들이 부

당한 업무처리, 재산관리 소홀, 공금유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2407건으로 연평균 687건에 이른다”고 비

판했다. (서울=연합뉴스 박대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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